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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을 한국의 정치제도의 특성이 아니라 법률이

나 제도의 편법적 활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정치제도를 통해 대통

령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본다. 그 이유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브라질 대통령의 포고령과 같이 국회의 교착상태를 돌

파할 수 있는 수단이 한국 대통령에게 없기 때문이다. 단순 다수대표제 또한 대통령

에 대한 거부권 행사자 수를 축소시켜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제약하는 제도로 거론

되지만, 거부권 행사자도 집중시켜 그 효과를 상쇄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통령은 이러한 공식 제도적 권한행사보다 편법적 제도활용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 현상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대한 재량권 행사에 입법통제나 사법통제가 어렵고, 

검찰이나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선별적 동원에 대한 견제가 어려울 때 가능하다. 

이것은 공식적인 정치제도 비교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비공식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해

당되며,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세력균형과 역사구조적 조건이 뒷받침될 때 나타난다.

주제어: 제왕적 대통령, 의원내각제 요소, 다수대표제, 행정입법, 검찰, 거부권 행사자

I.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의 설명 근거를 정치제도의 특성이 아니라,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편법적 제도 운영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제도주의적 설명은 ‘87년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개헌론으로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B8067544)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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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도 한다(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 2014). ‘87년 체제’는 대통령 5년 단임제, 

의원내각제 요소, 그리고 결선투표 없고 소선거구제와 결합된 다수대표제 등의 정치

제도로 대표된다. 이 중에서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강한 권력보다 약한 책임성에 관

련된다고 보고, 이 글은 의원내각제 요소와 단순 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한국 대통

령의 제왕적 권력행사가 정치제도에 기반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란 의미이

고, 대통령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행사는 거부권 행사자들을 배제하거나 우회할 때 가

능하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국회나 언론의 비판에 대한 대통령의 낮은 반응성은 제

왕적 대통령 현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서 정책 전반의 균형이나 기조의 일관성 등을 위해 특정 시점이나 부문의 여론으로부

터 일정한 자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통령이 대중추수적이거

나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낮은 반응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이를 감수하고 추진한 정책성과의 결합으로 대통령이 평가받는다면, 그것은 정상적

인 대통령제의 양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행사의 조건을 정치체제 수준의 

제도요인에서 찾는다. 대표적으로 문우진(2013)은 한국 대통령의 강한 권력을 가능

케 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대통령제에 섞여있는 의원내각제 요소와 결선투표 없이 소

선거구제와 결합된 다수대표제를 제시했다. 그가 볼 때 행정부의 입법제안권, 국회

의원 입각 허용, 국무총리제 등의 의원내각제 요소는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영향력

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단순 다수대표제는 표의 등가성 훼손 이외에 합의제

를 배제하는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설명을 연결하면 권력융합적 제

도요인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와 결합되어 제왕적 대통령의 제도적 

조건이 된다. 

한국에서 대통령은 강한 권력자의 이미지와 유산을 지니고 있지만, 민주화 이후 항

상 강했던 것만은 아니며 무기력한 취약성을 드러낸 경우도 많다. 한국 대통령은 임

기말 심한 레임덕을 겪고, 임기중에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야의 교착상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으며, 집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대로 인해 정부 정책이 

철회되기도 하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아 대통령 권한이 일시 정지된 경우도 있

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행사가 간헐적으로 그리고 대통령별로 다르게 나

타난다면, 그것은 정치제도의 특성과 다른 일정한 상황이나 조건과 연계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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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이 글은 잠정적으로 역사구조적 요인이 상황적 조건과 결합될 때 대통령이 견

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글은 한국 대통령의 제도적 권한을 미국 및 브라질 대통령과 비교하여 기존 주

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제가 상대적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이 분명

하고 양당제에 기초한 사례라면, 브라질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 조건과 다당제의 조

건을 지닌 대조적인 사례이다. 이 글은 대조적 유형의 두 대통령제 국가에 비해 한국 

대통령의 제도적 권한이 강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한국의 의원내

각제 요소가 대통령의 입법권을 강화시키고, 단순 다수대표제가 거부권 행사자의 수

를 줄이거나 영향을 약화시키더라도, 이들 국가에 비해 한국 대통령의 제도적 권한이 

강하지 않다면,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을 정치제도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글의 입장이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가 우려할 필요없는 수

준이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는 한국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것이

며, 그런 만큼 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은 제

왕적 대통령의 조건으로 비제도적 요인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대통령

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의 편법적 활용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기관의 편법적 

동원이다. 행정입법의 편법적 활용을 통해 한국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할 수 있는 일

방적 수단으로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편법적 동원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자들을 억

제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행정입법이나 권력기관의 편법적 활용은 본래의 제도적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견제의 제도적 미흡성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제도가 아니라 역사구조적 맥락에 기반한 유리한 세력균형이다. 이 

글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행사 사례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의 추진과 정치적 위기 모면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물론 다른 대통령도 제왕적 권한 

행사 사례가 없지 않지만, 그것은 두 번의 정권교체 이후 등장한 보수 정당 소속 대

통령의 제왕적 권력행사가 좀 더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과 같은 개인적 권위가 분명한 사례와 달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제도적 효

과 여부를 좀 더 분명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왕적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개괄

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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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기존 연구

1. 통치권과 위임권 그리고 행정부의 특수성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예외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다. 

첫째,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 사법부, 언론은 자발적으

로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을 중단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에게 통치권(대권: 

prerogative)을 허용한다. 통치권 개념은 로크(John Locke)와 같은 자유주의 정치사

상가도 허용했고, 현재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제노브스(Michael 

A. Genovese 2011, 3, 81)에 의하면 대통령의 통치권은 상황의 산물로서 극한의 상

황이 극단적 권력을 창출한다. 위기상황에서 대중들은 대통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하고, 국회는 위축되며, 사법부는 조용히 지켜보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인 위기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위기상황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규

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상황에서도 국회는 일정한 제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러한 위기 상황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적대적 분단은 지속되는 구조적 조건으

로서 제왕적 대통령의 조건으로 보기 힘들다. 

둘째, 국민 의사의 위임(mandate)이 대통령의 견제받지 않는 주도적인 권한의 근

거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와 높은 지지율에 기

반한다. 1932년 플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1964년 린든 존슨(Lyndon 

Baines Johnson), 1980년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의 경우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당선되었고, 높은 지지율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책을 추진했다(Azari 

2014).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의 국제연맹 지지를 위한 국회연설

과 대중호소,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침묵하는 다수’ 발언(Grossback et al. 

2005), 또한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이나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위임권을 자부했다. 그렇지만 국민 의사의 위임 여부는 그 조건

이나 경계가 분명치 않으며,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대통령의 핵심 의제로 제

한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항상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는 없으며, 특히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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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사안의 경우 비밀스럽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전쟁과 같은 실제 혹은 가상의 

국가위기 시기 동안 정책과정의 비밀이 허용되기 때문이다(Schlesinger 1973). 비밀

스러운 정책과정을 통해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결정권한을 대통령

에게 집중시켰다. 그렇지만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밀스러운 정책과정은 국

내정책 혹은 다른 대외정책으로 확산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레이건 대통령의 이란 콘트라 사건 등이다. 이를 통

해 알 수 있는 것은 치명적 국익을 위한 비밀스러운 정책과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정부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조치가 허용되거나 국회의 사후적 감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예외적 권력행사에도 국회의 동의나 묵인이 필요하며, 이것

은 시민사회와 여론의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9 ·11테러 직후 미국 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의 경우 2001~2006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했

다. 이때 부시 대통령 소속 공화당은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었고, 대통령의 결정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했던 것이다(Savage 2007, 311-313). 그런데 그 이

후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는 많은 비판을 초래했으며, 2006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

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 부시 정부는 기존의 네오

콘 주도의 대외정책을 선회했으며, 북핵문제의 경우 ‘6자회담’ 합의가 급진전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일상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

통령의 제한적인 권한뿐 아니라 국회, 언론,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2. 안보와 경제의 역사구조적 요인

국가적 안보와 경제의 위기는 제왕적 권력행사의 조건으로 작용하기 쉬운데, 위기

의 양상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경우 독립전쟁 이래 남북

전쟁과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후에는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국

지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은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의 직

접적인 배경이 되었고, 슐레진저나 그 이후 연구자들의 제왕적 대통령 관련 연구도 

이러한 미국의 역사구조적 조건을 배경으로 한다. 

브라질의 경우 오랜동안 경제불안을 겪어왔으며,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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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통령이 신속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도

넬(Guillermo A. O'Donnell)의 위임 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는 이러한 오랜 

경제적 불안정성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만성적인 경제 조건이 대통령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행사의 방식이나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역사구조적 요인은 식민지배 이후 분단과 전쟁을 통해 형성된 안보국가와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한 발전국가의 유산으로 대표된다. 권위주의 시대 과대성

장국가와 국가 코포라티즘은 시민사회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강한 개입이나 통제를 

설명하는 주요 설명틀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강한 국가의 특성은 과거 유산에 개

혁 기대감이 더해져 제왕적 대통령에 친화적인 역사구조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최

장집 2007).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의 제도화와 자율적인 시민사회, 그리고 세계화

와 신자유주의 등에도 불구하고 앞의 역사구조적 유산은 대체로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강한 대통령에 친화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에 친화적인 역사구조적 요인은 항상 표출되기보다 

주로 보수세력이 집권한 경우에 나타난다.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의 역사구조적 조

건은 해당 대통령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대통령이 집권하는 경우 역사구조적 요인은 오히려 대통

령의 권력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 쉽다. 가령 대북포용정책이나 복지강화를 

추구하는 경우 한국의 역사구조적 조건은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이 되기 쉽다. 이 경

우 안보나 경제 정책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은 국회, 언론,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조직적 혹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수 정

당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여기에 보수 여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역사

구조적 요인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행사에 강력한 배경이 될 수 있다. 

3. 정치제도

정치제도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조건이자 수단이 된다. 제왕적 대통령

과 관련하여 한국 정치제도 관련 쟁점은 크게 의원내각제 요소와 선거제도 수준에서 

다수대표제로 대표된다. 

권력분립의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요소는 대통령의 입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

화시켜 제왕적 대통령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주장이다. 한국 정치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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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의원내각제 요소는 행정부의 입법제안권, 국회의원의 입각허용, 국무총리제 

등으로 대표된다. 행정부의 입법제안권은 국회의 법률안 상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입

법권을 강화시키는 제도이고, 국회의원 입각허용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설득

하는 데에 유리하며, 국무총리를 통해 국회의 정치적 비판으로부터 부분적이나마 자

유로울 수 있다.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에 친화적인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이 소선거구

제와 단순 다수대표제이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결선투표가 없고 소선거구제와 결합

되어 있으며 비례대표가 제한적인 다수대표제로 대표된다. 이러한 단순 다수대표제

는 유권자 표의 등가성 문제뿐 아니라, 경쟁이 합의과정을 압도하여 소수의견을 배

제하는 문제점을 초래하며, 이것이 대통령제와 결합될 때 그 부작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선거결과 양당제 경향을 나타내는 다수대표제는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문우진(2013)은 슈가트와 캐리(Shugart and Carey 1992)와 체벨리

스(George Tsebelis 2009)의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 대통령의 강한 제도적 권한과 다

수대표제에 의한 거부권 행사자 수의 감소를 주장했다. 

대통령-국회 관계에 대해 슈가트와 캐리는 대통령의 입법권 및 비입법권 그리고 이

에 대한 국회의 대응 권한을 국가 별로 비교했다. 대통령의 입법권에는 대통령의 국

회 의결안에 대한 거부권(전면, 부분, 지연 거부권), 국회의 거부권 무효화 의결 조

건(conditions for override), 입법제안 및 예산편성권(legislative introduction and 

budgetary powers), 명령선포권(decree powers)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의 비입법권은 

내각구성권, 내각해산권, 사면권, 의회해산권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연구에서 한국 대

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비해 포고령과 특히 예산편성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내각구

성권에서 미국 대통령에 비해 권한이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권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문우진(2013)은 의원내각제 요소에 주목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권한이 이들 연구에 제시된 것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체벨리스(Tsebelis 2009)에 의하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차이보다 정

치체제 내의 거부권 행사자 수가 정치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대통령제

이든 의원내각제이든 거부권 행사자 수가 적을수록 권력은 집중되고, 거부권 행사자 

수가 많을수록 권력은 분산된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거부권 행사자가 존재하

는 대통령제보다 비토행위자가 하나인 의원내각제가 권력집중 가능성이 크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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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와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정치적 거부권 행사자 수를 증가시

키는 경향이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권력분산적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비례대표

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과 같이 다수대표제와 양당제의 경향이 강

한 경우 거부권 행사자 수가 줄어들어 권력집중성이 커지게 된다. 문우진(2013)은 한

국의 다수대표제가 의원내각제 요소와 결합되어 거부권 행사자를 감소시키는 제도효

과를 강조했다. 

그런데 비고어(Cécile Vigour 2014)는 체벨리스(Tsebelis 2009)의 거부권 행사자론

의 타당성이 부분적이라고 비판하며, 이익집단의 통합성과 응집성이 그 효과를 완화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례로 이탈리아의 사법개혁을 벨기에 및 프랑스와 비교

하며 제시했다. 연립정부 내부의 많은 거부권 행사자라는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탈리아에서 중대한 사법개혁이 실현된 것은 거부권 행사자론에 대한 역설적 사례라

는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 연립정부 내부의 거부권 행사자 수가 많지만 강한 정당규

율로 인해 거부권 행사 사례가 적은 편이고, 프랑스는 대부분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

이 일치하여 거부권 행사자 수가 적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비해 프랑스와 벨기에의 

사법개혁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비고어는 이러한 이탈리아의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자의 수와 이념적 차이뿐 아니라 관련 이익집단의 통합성과 응집력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시민사회의 통합성과 응집력을 넓은 의미의 제도적 효과로 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 

행정부와 국회 중심의 제도연구는 시민사회 수준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아직 한

국 정치체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방식의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시민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거부권 행사자 수는 늘어나기 쉽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시

민사회의 대립구도가 강하고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전국 단위의 사용자 단

체 중심의 과거의 국가 코포라티즘의 유산과 민주화 이후 포괄형 시민단체의 대립구

도, 보수와 진보 언론의 대립구도, 한국 시민사회의 폭발적 저항과 애국주의적 쏠림

의 이중성 등은 시민사회에서 거부권 행사자 수를 늘리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대통령의 제도적 권한과 거부권 행사자에 기초

한 기존 연구의 주장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도적 권한이 강력하다는 기존 연구의 주

장이 타당한지 의원내각제 요인과 다수대표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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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의 정치제도와 대통령 권한

1. 대통령의 권한과 의원내각제 요소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서 위기상황에서 가능한 비상대권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 대통령은 전쟁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

약할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야 한다. 또한 한국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시에 법률 지위를 지니는 

긴급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긴급명령은 계엄령과 달리 국회에 발표즉시 보고와 함께 

사후승인이 필요하며, 민주화 이후 이 권한이 사용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

제 실시가 유일하다. 그러므로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행사가 비상대

권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한국 대통령의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살펴보자. 대통령의 거부권은 크

게 전면 거부권과 부분 거부권으로 구분되며, 대통령이 법안 중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분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거부권이 더욱 강력한 권한이다. 한국 

대통령은 전면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고, 국회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비해 미국 대통령은 전면 거부권만 갖는 것은 동일

하나, 대통령의 거부권 효력 상실 조건은 한국에 비해 조금 더 엄격한 상하 양원 재

적의원 2/3의 참석에 2/3의 찬성이다. 그리고 브라질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심의 예

산안에 대한 행정부의 항목별 거부권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거부권 행사 방식이나, 

의회의 대응 권한을 고려할 때 한국 대통령이 미국이나 브라질 대통령에 비해 강하

다고 보기 어렵다.1) 

한국 대통령의 강한 입법권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의원내각제 요소인 행정부의 입

법발의권이나 예산편성권이다. 이것은 입법발의권과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갖고 있

는 미국에 비해 한국 대통령의 입법권이 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미

  1) 실제 거부권 행사 횟수는 한국 대통령이 1988년 이후 2016년 2월 현재까지 11회이고, 미
국 대통령은 1989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01회이다(http://history.house.gov/Institution/
Presidential-Vetoes/Presidential-Vetoes/ 2016. 2.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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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통령은 일반교서, 예산교서, 경제교서, 특별교서 등의 대통령 교서(Presidential 

Message)의 형태로 입법 권고(recommendation)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미국 의회의 상임위 소위원회는 행정부와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며 심의한

다. 또한 브라질 대통령-국회 관계에서 국회는 전반적으로 입법제안권을 행정부에 위

임하고, 행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심의를 하는 양상이다3). 그러므로 한국의 행정부의 

입법제안권이 다른 대통령제 국가에 비해 강한 대통령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 

문우진(2013)은 정부발의가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정부발의 법률안의 원안 통과율이 의원발의 법률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는 점을 제시했다. 그가 의원발의 법안의 부실 측면(정극원 2012)을 고려했지만, 정

부발의 허용이 한국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법안통과율 차이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외국과 비교의 관점에

서 정리했지만, 정부발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근거로 제시한 입법실적은 

외국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정부발의제가 없어 직

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정부발의 법안에 비해 낮은 의원입법 

가결률이 대통령 권한 강화로 해석하기 힘들어 보인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들의 입

법실적 비교와 미국 대통령의 입법성공률을 보여준다. 

아래 표를 보면 미국 2007-8년 연방의회의 가결률이 4% 이하이며, 그 이전 2005-6

  2) 미국 정부의 국회정무기능은 입법사무처(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관리예산처 등을 

통해 통합 관리되고 있다. 모든 행정부처는 다음 해 의회 제출 법률안을 미리 관리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예산처 심사 없이 행정부처는 

입법계획서, 법률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관리예산처는 각 부처가 보낸 예산

안과 입법계획서를 종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

은 관리예산처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의회에 대한 설득력

도 높일 수 있다(이희훈 2010, 172-173, 185). 
  3) 브라질 대통령의 입법권 논란은 일시적인 입법권한의 위임을 일상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활용해 온 데에 있다(장성훈 2007, 150). 2001년 개헌 이후 브라질 대통령은 동일한 법령

선포를 반복할 수 없게 되고, 45일 이후 그 사안은 국회의 우선 심의법안이 된다. 그리고 

120일 안에 법령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설득

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은 예산에 대한 배타적 발의권(Exclusive 
Initiation Rights)을 통해 의회와 법원을 제외한 행정부와 공공기관 설치나 규정에 대한 행

정과 예산에 대한 입법발의권을 갖는다(Paula 201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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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상원 3.0%, 하원 4.6%로 큰 차이가 없다(정진영 2009, 40). 이것은 한국의 의

원발의 가결률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거부권 행사자 수가 적은 것으로 한

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영국하원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10% 미만

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론 정부발의권이 없는 미국이나 의원내각제 국가

와 정부발의권 있는 대통령제의 한국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위 표는 거부권 행사자론에 기초한 연구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의미를 지

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부권 행사자론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의 구분보다 각 정치체제를 채택한 국가들 간의 거부권 행사자 수의 차이가 더 큰 의

미를 지닌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는 법안발의 권한이 없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외에도 다

양한 방식으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미국 의회의 비타협성이 강화

되었지만, 미국 대통령은 국회 지도자나 여야 지도부 또는 개별 의원들을 설득할 가

능성이 한국 대통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1953년 이래 2003년까지 미국 단점정부

하에서 대통령 지지 법률안의 의회통과율은 80% 수준이고, 분점정부하에서는 연도

별 차이가 크고 1980년대 이후 낮아졌지만 3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예외적이

다(Conley 2006, 165). 물론 대통령 지지법안과 정부발의 법안을 직접 비교하기 힘

든 측면이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 지지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의원발의 법안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한국 국회의 정부발의와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률 

<표 1> 각국 의회의 법률안 제출 및 가결 현황

정부발의
의원발의

하원 상원

제출 가결 가결률 제출 가결 가결률 제출 가결 가결률

미국 2007-8 - 7,340 287 3.9 3,741 129 3.4

영국 2001-5 143 126 88.1 369 25 6.8 16 1 6.3

프랑스 2002-7 965 387 40.1 5,166 24 0.5 330 36 10.9

독일 2005-9 537 488 90.9 264 89 33.7 104 19 18.3

일본 2005-9 357 309 86.8 165 60 36.4 72 11 15.3

한국 2004-8 1,102 563 51.1 6,387 1,352 21.2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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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대통령의 강한 권한을 보여주는 근거로 보기 힘들다. 

국회의원 장관겸직은 의원내각제 요소로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회유하여 국회

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조건이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 한국 국회가 대통령

의 수월한 설득 대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한국 국회는 여야대

립이 심하고, 정당의 규율이 강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국회는 이에 

대응하여 국정조사 이외에 정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 여당과

의 관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의 주요 계파 대표를 입각했으나 이것으로 당청관

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에 실패했다. 여당 통제력이 강한 사례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관심 법안의 여야협상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원내대표 교체압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직접적인 통제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장관겸직

이 대통령의 권력을 어느 정도 강화시킬 수 있는지, 또한 그것이 대통령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행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4) 

의원내각제 요소 중 하나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행정수반

으로서 실질적 권한배분은 제한적이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때 대통령의 정

치적 부담을 완화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책

임총리로서 행정수반의 기능을 인정하는 경우, 국무총리제는 대통령의 행정권을 분

담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내각임명에 총리 제청이 필요한 만큼, 국회는 국무총리를 매개로 대통령의 

내각 임명권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무총리제를 

대통령 권력 강화 요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효과 측면에 치우쳐, 국무총리를 

통해 국회의 견제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효과 측면을 간과한 것일 수 있다. 

행정입법 측면에서 계엄령이나 비상조치 이외에 한국의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하위

의 지위를 지녀, 법률적 정당성이 필요한 경우 한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국회를 

우회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미국 대통령은 국회교착상태가 지속될 때 위기상황과 관

  4) 국회의원 입각허용은 브라질에서 허용하고 있다. 다당제에서 연립정부 구성을 통한 과반

수 확보를 위한 내각 임명권은 브라질 대통령에게 국회에 대한 협상 수단이 된다. 이것이 

일정 정도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지니지만, 체벨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

부 내에 거부권 행사자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에게 유용한 권력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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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법률적 지위를 지니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할 수 있다. 미국 대

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국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없다. 이에 대해 미국 국회는 대응 

입법을 추진하거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나, 이것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5) 브라질 대통령은 임시법령 선포권을 통해 

강력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1년 개헌 이전까지 대통령은 30일간 효력을 지

니는 임시법령을 반복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고, 개헌 이후 동일한 임시법령 선포를 

반복할 수 없으나 우선 심의 대상이 된다(Pereira et al. 2008, 26).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의 의원내각제 요소는 미국이나 브라질 정치제

도와 비교할 때 한국 대통령의 입법권한을 강하게 만드는 조건인지 확실치 않다.6) 

2. 다수대표제

한국 정치제도 중에서 의원내각제 요소 이외에 제왕적 대통령에 친화적인 요소로 

주목되는 것이 다수대표제이다. 한국과 같이 결선투표가 없이 소선거구와 결합된 경

우 다수대표제의 효과는 부분적인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를 압도한다. 단순 다수대표

제는 다수정당의 과대대표와 소수정당의 과소대표의 문제점과 함께 양당제의 경향

을 나타낸다. 한 번의 투표결과에서 1위를 하지 못하면 당선될 수 없기 때문에, 유권

자들의 선택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두 후보로 압축되기 쉽기 때문이다. 듀베르제에 의

해 제기된 다수대표제의 양당제 경향은 최근 이 제도의 권력배분 효과에 대한 연구

로 전개되었다. 

다수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레이파트(Lijphart 1991)가 제기했다. 그가 볼 때 

다수제는 만장일치와 대조되는 이념형에 가깝고, 현실에서는 다수에게 독점적 권력

  5) 현재까지 미국의 행정명령은 조지 워싱턴 8개, 링컨 48개, 테오도르 루즈벨트 1,081개, 칼
빈 쿨리지 1,203개, 프랭클린 루즈벨트 3,522개, 닉슨 346개, 레이건 381개, 클린턴 364개, 
조지 W. 부시 288개, 버락 오바마 227개(2016. 2. 2까지) 등이다(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2016). 

  6) 기존 연구 중에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세진(2007)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대중

호소전략에 주목하면서 그 배경으로 대통령-언론 관계, 당-청 관계 등의 변화로 제왕적 권

력행사의 제약을 주장했다. 또한 신현기(2013)는 대통령 관심 법률안의 국회 통과 시간을 

검토하여 국회 견제의 일정한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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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오히려 합의제가 다수제 조건에 부합한다. 그의 정당

제(양당제-다당제)와 지방정부 자율성(단방제-연방제) 기준에서 다수제에 가장 근접

한 민주주의 국가 사례는 영국과 뉴질랜드인데, 이들 국가의 집권당은 각각 1945년

과 1954년 이래로 1990년까지 총투표수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현실에

서 다수대표제가 사실상 소수에게 독점적 권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가 

볼 때 대통령제가 지니는 1인 행정수반과 1당 지배라는 특성은 의원내각제의 집단지

도체제와 연립정부 경향에 비해 사실상 소수지배라는 다수제의 경향을 강화시킨다

(Lijphart 2008, 147). 

문우진(2013)은 한국 정치제도가 의원내각제 요소로 인해 대통령제가 지니는 제도

적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의제설정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자 수를 줄이는 또 다른 제도적 요인으로 단순 다수대

표제에 주목했다. 결선투표 없이 소선거구와 결합된 다수대표제로 인해 양당제 경향

이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자

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와 다수제가 결합된 영국의 웨스트

민스터 모델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에 의하면 의원내각제 요소와 결합된 단

순다수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거부권 행사자 수를 줄여 제왕적 대통령

에 친화적인 조건이 된다. 

그렇지만 단순 다수대표제와 대통령제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서 합의제

적 현상은 쉽게 확인된다. 그 대표적인 것은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수준의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후보단일화 현상이다.7) 1997년 대선에서 나타난 ‘DJP연합’과 

선거 승리 이후 연립정부,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합의, 그리고 대부분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진보진영 군소정당과 통합 혹은 단일화를 시도해왔

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단일화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한국에서 후보단일화는 주로 경선규칙에 대한 협상, 거대 야당의 제한적 

양보, 혹은 공직 보장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선거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장기간 교착상태나 심각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7) 단순 다수대표제하에서 거대 양당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 군소정당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간의 후보단일화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제3당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강원택(1998)은 유권자의 양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

지 전달을 위한 ‘도구적 유용성’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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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여야 정당들 간의 협상과 연합을 통해 처리되었다. 김민전(2010)에 의하면 

17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대부분 통과되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심의단

계에서 여야간 합의의 결과이다. 또한 본회의 표결결과를 보면 당시 주요 정당(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총 2,188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1,155건에 대해 같

은 입장으로 투표했으며, 나머지 안건들은 대부분 두 당 간의 연합으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국회 본회의 심의 결과가 다수결보다 합의나 연합형성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보여준다. 

연합형성은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입법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크레빌

(Krehbiel 1998)에 의하면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교착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이를 넘

어서기 위해 연합정치가 시도된다. 의회 교착상태에서 필리버스터나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기 위해 결정적인 세력과의 연합(pivotal politics)이 필요하다. 연합정치는 다

수제의 미국 정치체제가 분점정부의 한계를 넘어 작동가능케 하는 주요 방식이다. 또 

다른 선거연합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다수지지 혹은 다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연합

정치는 비례대표제나 의원내각제뿐 아니라 다수대표제와 대통령제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다(홍재우 2012, 97-98). 단순화하자면 비례대표제의 경우 선거 이후 정부구성

을 위한 협상이 지배적이라면, 다수대표제의 경우 선거 이전 후보단일화를 위한 협상

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대표제가 비례대표제에 비해 거부권 행사자 수를 줄이고 합의제 문화를 제약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양당제 경향하에서도 군소정당의 출현은 지속되고 거대

정당에게도 이들과의 협상과 합의는 중요하며, 당내 통합을 위한 계파간 협상도 필

요하며 쉽지 않다. 그러므로 다수제에서도 다양한 거부권 행사자들이 존재하고, 다수 

형성과정에서 이들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대표제의 양당

제 경향은 크고 강력한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줄이는 경향은 있지만, 거부권 행사자

의 규모와 능력을 집중시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영국의 웨스트민스

터 모델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강한 대통

령이 국회의 교착상태를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 권한이나 다수대표제 관련 최근 연구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단

순다수대표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대통령 권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것이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이나 브라질 대통령 혹은 영국 수상에 비해 강한 권

력을 보장하는지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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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도운영의 편법

제도주의 관점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이 글의 비판이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없다거나 있더라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심각하다면 그것은 앞에서 검토된 제도 이외의 요인 때문이라

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요인으로 행정입법과 권력기관의 편법적 운영에 주

목하고자 한다.8) 

1. 행정입법의 편법적 활용

시행령으로 불리우는 행정입법에 대한 논쟁이 한국정치 전면에 등장한 계기는 

2015년 5월 29일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 합의와 6월 초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

부권 행사였다. 이때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시행령에 위법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정부기관에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부기관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결과보고 의무화가 국회 의견 

수용을 전제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의 자율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권이 입법권을 무시할 수 있는 재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서 행정권의 편법적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권에 대한 입법부의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여당이 거부권을 행

사한 대통령의 의사를 수용하여 여야합의는 번복되었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

의 행정입법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행정)부령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모두 국회의결

을 거친 법률의 하위 시행령의 위상을 지닌다. 그러므로 행정입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해당 법률의 취지와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현재 

한국 헌법은 대통령령의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8)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상징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인사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을 강화시키는 편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대통령 ‘제도적 재량’ 범위의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해 이 글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행사 유형으로 다루지 않았

다(김철 2012; 윤대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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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한국의 행정입법은 미국 대통령의 법률적 지위를 지니는 행정명령이나, 브라질 대

통령의 국회 심의를 전제로 하는 임시법령에 비해 낮은 위상을 지닌다. 그러므로 한

국의 행정입법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국회에 대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행정입법은 법률 하위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미국이나 브

라질 행정입법에 버금가는 효력을 지닐 수 있다. 그것은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통제나 

사법통제의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행정입법 검토 결과 상위 법률 취지에 벗어난

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는 이에 대한 시정요청을 행정부에 통보할 수 

있지만, 행정부가 이것을 무시하는 경우 국회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사법부 또한 개별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적용만 거부할 수 있을 뿐 시행령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김용섭 2012: 2014). 그러

므로 한국 대통령은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부여된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는 편법적 재량이

다. 

행정입법의 편법이 활용된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다. 국책사업은 기존 법률의 제약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이에 해

당되는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이전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약

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준비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관심 갖

는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쟁점법안이 되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통과

되더라도 내용이 수정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쉽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 우회

를 모색하게 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시행령을 통한 정책 추진이다. 실제로 집권초 

대운하 사업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커지자,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을 통한 대운하 사

업을 보류하고 ‘4대강 사업’을 기존의 ‘하천법’을 근거로 국토해양부 시행령에 기초하

여 추진했다(윤대엽 2015, 114-115). 

‘4대강 사업’은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것 뿐 아니라,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논

란과도 관련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수십 

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 그것은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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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가 2009년 3월 이 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긴급한 사업뿐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

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

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선별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시행령으로 상위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지닌다. 

최근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박근혜 정부 시기 ‘세월호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세월

호 특별법’ 제18조에 의하면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 임명, 사무처장과 위원장의 관계 

등을 제외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제3조에 사무처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

록 정하고, 제5-8조에 각 실국과의 책임자와 역할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별법

에 의하면 주요 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 세월호 관련 정부기관은 시행령을 통해 조사 

주체로 전환되기 쉽게 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시행령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는 많

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선언과 추진도 교과서에 대한 결정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는 ‘초중등 교육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교장공모제’는 평

교사에게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령이었으나, 시행령에서 응모 범위를 전

체 학교의 15%로 제한해 사실상 효력을 거의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

점들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2015년 5월 말 정성호 의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국회는 행정부에 152건의 시행령 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통보했지만, 이에 대한 행정부의 결과보고 사례가 없다(윤정아 2015). 

이것은 제도의 특성보다 제도를 허술하게 다루거나 제도의 맹점을 활용하는 관행

적 제도운영의 문제임을 보여주며, 정부 조치의 근거인 하위법이 상위법 취지를 벗어

난다는 의미에서 법치주의에 벗어나는 제도의 편법적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통제나 사법통제가 어려운 제도적 미흡성과 

입법내용이 부실하여 과도하게 주요 내용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국회의 한계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으

며, 이를 제대로 견제하기 힘든 불균등한 세력균형의 조건에서 나타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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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기관의 편법적 동원

한국 대통령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행정입법의 활용 이외에 권력기관의 동원에 

의존한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으로 대표되는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국회, 언론, 시민사회의 거부권 행사자들을 선별

적으로 위축 혹은 배제시킬 수 있다. 민주화 이후 특히 노무현 정부까지 권력기관의 

영향력은 약화되어 왔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권력기관의 영향력은 다시 강

화되었다.9) 이 절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검찰을 중심으로 권력기관이 제왕

적 대통령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민주화 이후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공권력 행사

의 법률적 정당성을 검찰이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검찰은 기소에 대한 

독점적 재량권을 지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수단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수사의 개시와 종료, 지휘와 감독 그리고 재판 결과 집행에 대한 권한을 독점한다. 

또한 한국의 재판이 검찰의 조서에 의존하는 기소편의주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재판

에서 검찰의 영향력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한 외국보다 큰 편이다. 이외에 여론의 주

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는 정국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다.10) 마지

막으로 검찰은 모든 행정부처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지휘한다. 이러한 검찰이 법무

부 소속인 만큼 대통령의 통제 가능성은 열려있고, 이를 선별적으로 활용한다면 대

통령은 공식적 권한을 넘어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연방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

며, 검찰이 정부의 법률관련 작업을 대행하는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 검찰은 결정적으로 기소독점권이 견제되고 검찰동일체성은 허용되지 

  9) 오재록 ·윤향미(2014)는 권력기관에 대한 최고권력자의 의지와 조직의 내부 논리의 측면

에서 ‘4대 권력기관’의 특성을 검토했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권력기관 운영방식의 차이

점을 확인했다. 
10) 오재록(2012)은 자원(직원 수, 예산 규모, 관련 법률 수), 자율성(대통령, 국회와의 거리, 

예산집행 재량, 시행령 제개정), 네트워크(소속 기관 규모, 집중성), 잉여력(언론 주목, 대
통령 및 부처와 관계, 입법 능력 등), 잠재력(공식 권한)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권력을 측

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41개 부처 중에서 검찰은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권력

지수를 나타냈고, 국정원은 8위, 경찰 14위, 국세청 16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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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직무집행영장 발

부를 요청할 수 있고, 대배심이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직권남용이나 직

무태만 등에 대해 검사해임도 가능하다. 이외에 미국 검찰은 연방과 주 단위 조직의 

분리, 검찰 기소와 경찰 수사의 역할분담, 재판의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윤리 적용(피

고의 무죄 증거에 대한 법원 고지 의무), 검사의 정당가입 허용 등 한국 검찰과 기본

적인 차이가 있다(박승진 외 1998, 17-67). 그러므로 미국 검찰은 한국과 달리 권한

과 조직이 분산되고 견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질 검찰은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자율적인 기관이

고, 검사들은 검찰지도부나 정부 어느 기구의 지휘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양심

과 법에 따른 수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브라질 검찰 조직은 연방검찰, 노동검찰, 

군사검찰, 연방구역검찰로 구분된다.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연방검찰은 연방경찰 지

휘뿐 아니라 직접 수사나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도 있다. 또한 브라질 검찰의 목적은 

범죄수사뿐 아니라 시민권 보호(공익을 위한 시민 조사에 행정수단 적용), 법의 관리

(법률 조사와 검찰 의견 표명)를 포함한다(Ministério Público Federal 2016). 최근 전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 수사와 이들에 대한 탄핵 추진

은 브라질 검찰의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것이

다. 

한국 검찰은 ‘공안부’를 설치하여 기획수사를 통해 정치인이나 관료, 재벌, 노동, 집

회 및 시위 등에 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와 제4

조에 의하면 각급 검찰청장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사건을 수시

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검찰사무 보고와 공안사건 기획은 검찰청법의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사실상 개별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혹은 법무부장관의 지

휘감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이호중 2009). 검찰청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사건 

담당 검사 지정이나 검찰 인사 등의 검찰사무와 관련하여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검찰 공안부의 기획수사는 대통령의 사정개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검찰의 선거법 수사는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원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지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 가족이

나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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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8년 15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103건 있었고, 최근 제19대 국

회 24건 등으로 국회의석의 거의 8%에 달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제19대 국

회의 경우 재보궐 선거의 사유를 확인해보면 총 24건 중에서 사망 2건, 지방선거 출

마 등의 이유로 사직 9건 이외에 13건이 검찰수사를 거쳐 사법처리에 의한 것이다(중

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이외에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할 경우 19대 국회에서 19명의 국회의원이 사법심판의 결과 의원자격을 상실했

다.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선별적 동원은 검찰을 편법적으로 운영할 때 가능하다. 왜냐

하면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

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44조 2항은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직위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편법적으로 검사

의 사임, 청와대 파견 근무, 검찰 요직 재임용의 방식으로 이 조항을 우회하고 있으며

(김청환 2016), 그 수는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22명, 박근혜 정부(3년) 18명

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위 표는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출신 

경력인데,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검사출신이 담당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정부 고위층 인물들에 대한 사정기능을 담당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 구성을 보면 검찰과 국정원 출신들이 주요 직책

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6년 4월 현재 국정원장 출신 인물이고, 전

임은 검찰총장 출신이었다. 민정수석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검찰 출신 인물

을 임용해 왔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특보직을 신설하여 검찰 출신 인물로 

<표 2> 민주화 이후 민정수석 주요 경력

시기 주요 경력

노태우 정부 검사 3, 안기부 1, 육군 1

김영삼 정부 검사 1, 안기부 1

김대중 정부 검사 3, 학자 1

노무현 정부 검사 1, 변호사 2, 시민단체 1

이명박 정부 검사 4

박근혜 정부(2016. 4 현재까지) 검사 4

출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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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했으며, 국무총리도 검사 및 법무부장관 출신 인물이고,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

을 계기로 국정원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검찰 수

사 관련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 통제를 위한 인사권 행사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대했던 2008년 5, 6월 ‘촛불시위’는 집

권 초기 지지율을 급락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위기였다.11) 이와 관련하여 당시 검

찰은 6월 ‘촛불시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했던 인터넷 방송업체 ‘아프리카’ 사장을 구속

했고, 농림수산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를 보도한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

로 고발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장관회의 환

영사에서 인터넷의 부정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바 있다.12) 또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법질서를 강조한 발언이 나온 직후 6월 26일 농림수

산부의 ‘PD수첩’ 고발에 대해 검찰은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6월 30일 대검찰

청은 전국 40개 검찰청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소집했다. ‘PD수첩’ 전담수사팀은 수

사착수 직후 기소보다 진실 규명 차원의 수사라는 입장을 제시했고, ‘PD수첩’의 PD

나 작가들이 기소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을 맡

았던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그 이후 수사대상자들이 구속되었다(최훈길 2010; 참

여연대 2013, 150).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

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5개월

만에 사퇴했는데, 그 배경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자리잡

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관련된 사건이었고, 이

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의지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수사대상이었던 전임 국정원장에 대한 불

11)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8년 2분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21%로 나타났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집권 첫해 국정지지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한국갤럽 데일

리 정치지표” 41호). 
12)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

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

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

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조홍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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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를 지시했으며, 그 이후 담당수사팀도 해체하고 담당부장검사를 중징계하

는 등(참여연대 2014, 21-22) 실질적인 수사는 진행되기 힘들었다. 

이외에도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정부반대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의 정황이 많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의 의사표명 이후 검찰의 수사방향

이 달라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검찰수사에 정부가 영

향력을 행사한 권력기관 편법적 동원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대안 모색

이 글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제도주의적 설명을 비판하고 제도의 편법적 

운영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하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조건

은 위기상황의 통치권, 국민 의사의 위임, 행정부의 비밀주의 등이 있으며, 그 적용은 

긴급한 위기 상황이나 특정한 사안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적

대적 분단이나 낮은 경제 성장률 등의 만성적인 조건은 위기상황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대응 수단은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외적 권한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황적 조건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의 합의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정부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조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국회의 사후

적인 조사나 비판 기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조건은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설명되기 힘들다. 한

국의 의원내각제 요소와 단순다수대표제는 대통령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거부권 행

사자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 수준이 미국이나 브라질 대통령 권한과 비교할 

때 강하다고 보기 힘들다. 그것은 행정부의 입법제안권, 국회의원 입각 허용 등으로 

국회 야당의 거부권 행사자 수를 줄이거나 기능을 약화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

무총리제도는 대통령의 정치적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과 함께 국회가 국무총

리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할 

때 한국 대통령이 미국이나 브라질 대통령에 비해 강한 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

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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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수대표제는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 거부

권 행사자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다수대표제에서도 합의의 필요성과 중

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국회 심의과정은 대부분 주요 정당간 합의에 기초한다. 물론 후보단일화의 

방식이 다시 경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진과정에서 절차나 공직배분 혹은 

비용분담에 대한 고려와 협상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나

타나는 정치적 합의는 다당제 국가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의회의 교착상태를 넘어서

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다수대표제에서 나타나는 합의 현상과 가능성

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입법에 대한 편법적 활용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

한 법률 하위의 시행령이다. 그런데 상위법 취지에 벗어나는 편법적 시행령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 입법통제는 입법부의 의견표명과 행정부의 답변에 그칠 뿐 

수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사법통제의 경우 행정입법의 효과발생 이후 사

후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이 가능하며, 사후적 사법통제는 행정입법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집행 사례로 적용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한국 대통령은 법률 

취지를 벗어나는 시행령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국회를 우회할 수 있

다. 

다섯째, 권력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행사의 직접적인 자원이 

된다. 권력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이나 이에 대한 대통령의 선별적 통제는 편법에 기반

한다. 법률은 국정원, 검찰에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표방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또한 제9조에서 “정치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

한 법규정을 우회하고 어기는 행위가 정치 현실에서 발생하고 대통령에 의해 묵인되

거나 조장되는 것이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나 검사출신 민정수석을 통한 검찰 

통제뿐 아니라, 검찰수사를 전후에 나타나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담당

수사 검사의 교체 등은 개별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민감

한 사안의 경우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거부권 행사자를 억압하는 직접적이고 원초적

인 제왕적 대통령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편법적 제도운영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법권이나 집행권으로 포착되

기 힘든 대통령 권력이다. 이렇게 볼 때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제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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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운영의 편법성과 같은 비제도적 조건에 좀더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제도적 조건은 제도적 공백 활용 의지와 이에 대한 견제가 

결합되는 정치적 세력균형과 밀접히 관련되고, 이것은 다시 역사구조적 조건과 연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역사구조적 요인은 항상적으로 대통령의 강한 권력으

로 표출되기보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에 따라 이 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반대하는 입장

이며, 다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시도하지 못한 채 문제제기에 그친 시론적 한

계를 지닌다는 점을 밝혀둔다.

투고일: 2016년 5월 3일

심사일: 2016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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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erial Presidency by Evasion of the Political 
Laws in Korea 

Yong Soo Park |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imperial presidency in Korea with the 

evasion of the political laws or institutions. The existing explanations of the imperial 

presidency in Korea was based on the characters of the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the 

elements of parliamentary system and majority system with single member districts. 

The elements of parliamentary system make the president’s legislative power stronger. 

The majority system reduce the number of veto players. But these may not make the 

legislative power of Korean president stronger than U.S. or Brazilian presidents. U.S. 

president can issue the executive orders at the level of law and Brazilian president 

can issue decrees as the potential law or priority bill. The majority system reduces the 

number of veto players, but makes them bigger and stronger. And We could not find the 

evidences which proved that parliamentary system and majority system could explain 

the character of imperial presidency in Korea. But Korean president can exercise the 

unchecked discretion with the aversion of the implementing ordinances which are 

discrepant to the upper laws and selectively mobilizing coersive agencies such as the 

prosecution to the political arena. The aversions of the political laws or institutions by 

presidents are the measures of the imperial presidency in Korea. 

Keywords: Imperial presidency, the elements of parliamentary system, majority 

system, implementing ordinances, the prosecution, veto player




